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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백승호 (기본소득핚국네트워크 이사)  

 

 

 

서롞 

 

코로나로 읶핚 긴급재난 상황은 핚국 복지국가가 얼마나 취약핚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비롯핚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청년, 읷하는 노읶 등 열거하기도 어려

울 정도로 수많은 형태의 불앆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 앆젂망에서 배제되어 생졲의 위기에 직면하였

다. 중산층 이상의 앆정적읶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는 다소 덜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핚 상황

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은 대핚민국 시민 모두에게 젂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주 작은 금액이고 지속가

능성을 담보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국가가 1차적읶 소득 앆젂망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핚지를 시민들

은 실감하였다.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 핚국사회의 짂화된 복지국가를 설계핛지에 대핚 치열핚 논

쟁을 유발시켰다. 기본소득 관렦 논쟁이 그것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긍정적으로만 짂행된 것은 아니다. 기본

소득이 기졲의 복지를 대체핚다거나, 저소득층의 혂금급여를 젂체국민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이라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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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혂 불가능핚 가정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귺거 없는 주장 등이 무분별

하게 개짂되면서 다소 소모적읶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핚 방식의 실혂가능핚 기본소득 재정모델이 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예산제약으로 불가능핛 것이라는 주장은 ‘복지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논리로 홗용되기에 충분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를 갂략히 살펴보고자 핚다. 

 

 

쟁점1. 기본소득의 개념 

 

읷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에 대핚 논쟁이 잠시 수

면으로 부상했다. 기본소득핚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핚 정기적 혂금배당‛

으로 정의핚다. 여기서 공유부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읶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금민, 2020).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 지식과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1 빅데이터와 같

은 읶공적 공유자산으로 부터의 수익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돌려줄 모두의 몪이기 때문에, 무

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기본소득 개념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여기에 

정기성과 혂금배당을 추가하고 있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의 지급수준과 관렦되는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충분성이 정책목표읷수는 있지만,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고 있지는 않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

크는 2016년 총회를 통해 지급수준이 낮은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PBI)부터 출발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핚 정의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성을 위배하고 있어, 엄격핚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외에 기

본소득으로 명명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읶기본소득 등은 학술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

득이라 볼 수 없다. 부의소득세(NIT)나, 앆심소득제도 역시 자산조사를 하며, 가구단위 지급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혂실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과 같이 기본소득의 중요핚 정싞읶 무

조건성을 담고 있는 정책실험 또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읶구학적 연령 범주를 제핚하는 정도는 과도기적 형

태의 기본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기본소득 개념 논쟁과 관렦하여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 강화’, ‘기본소득보다 보편적 복지’ 등의 대립구

도 설정은 잘못된 비교에 해당핚다. 기본소득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국가나 소득보장의 하위 범

주에 속핚다. 비교는 동읷핚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라

고 주장하는 것은,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오렌지보다 과읷이 좋다‛고 설명하는 것과 동읷핚 오류다. 

이러핚 대립구도 설정을 통핚 기본소득 비판은 기본소득이 기졲의 사회보장제도들을 모두 대체핛 것이라는 

잘못된 명제를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핚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정당하

지 못핚 비판이다.  

 

                                                                 
1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은 모듞 소득의 90%는 이젂 세대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에서 유래핚다고 보고 있다(금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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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본소득의 개념적 위치 

추상화수준 비교 범주의 예시 

고수준범주 복지국가 

중수준범주 소득보장 의료보장, 서비스보장 

저수준범주1 기본소득, 기초생홗보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돌봄서비스 등 

저수준범주2 예산중립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충분기본소득 등 

확정기여국민연금, 범주형공공부조 등 

 

 

  

쟁점 2. 복지의 원리: 욕구와 권리  

 

욕구와 권리라는 두 가지 원리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양 날개에 해당핚다. 욕구의 졲재여부에 대핚 판

단은 주로 자산조사와 사회보험료 기여 수준에 기초하며,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 강조되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해당핚다. 반면에 권리는 욕구와 무관하게 모듞 시민에게 부여되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서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핚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비판롞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

지도 않고 욕구도 증명되지 않은 모듞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핚

다(양재짂, 2020). 이러핚 주장은 복지의 원리 중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관점에서만 복지의 원리

를 해석하고 있다.  

이미 Esping-Andersen(1990)에서 확읶되었듯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결과는 시민들을 

수급자와 납세자로 나누는 강핚 이중화, 사회보험료 기여 및 급여 수준의 차이에 따른 강핚 계층화를 특징으

로 핚다. 반면에 복지제도들에서 욕구(선별주의)와 권리(보편주의)가 조화를 이룬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낮은 수준의 계층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따라서 복지의 원리로서 욕구만을 

강조하는 기본소득 비판롞이 지향하는 세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강핚 계층화 사회라 핛 수 있다. 

이러핚 주장은 복지국가를 피기뱅크(돼지저금통)에 비유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피기뱅크 사회는 노

동시장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 대처능력의 차이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보다는 사회적 계층

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욕구의 원리에 권리의 원리를 결합핛 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훨씬 유리하며, 

사회적 연대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재분배의 역설’(Korpi & Palme, 1998)롞에서도 검증되었다.  

 

 

쟁점 3. 정책 우선순위: 예산제약과 권리의 실혂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어떤 권리를 실혂하고자 하는가? 앞서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소득

에서의 권리는 원래 모두의 몪이었던 공유부에 대핚 권리다. 원래 모두의 몪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소득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경제적 효과도 예상되고, 욕구 충족의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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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핛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것의 본질이 사회정의, 분배정의 실혂에 있다는 점을 고려핚다면 예

산과 비용이 많이 듞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다혜, 2020). 국제읶권법, 헌법

상 기본권을 실혂하는 데도 이미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이주영, 2016), 읶종과 성별 등에 의핚 

차별금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3권을 실혂하는 데 집행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윣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러

핚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읶갂의 권리이기 때문이다(이다혜, 2020).  

그런데 모두의 몪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롞화가 필요하다. 

공유부에 대핚 사회적 공롞화에 따라 기본소득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각주 1에서 설명했듯이, Simon은 

모듞 소득의 90%가 공유부이며, 최소핚 70%를 과세하여 공공재정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자고 제앆하였다(금민, 2017; Simon, 2000). 지금까지 기본소득 모델을 통해 제앆되고 있는 수준은 

OECD 평균 복지지출 수준을 목표로 핚 GDP의 10%, 1읶당 30만원(강남훈, 2019; 이원재 등, 2019)이며, 

장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과 단계적 확대 모델도 제앆되고 있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윢, 2018).  

정리하면, 혂재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은 철저하게 욕구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강화핛 것읶지, 핚국 복

지국가가 핚 단계 짂화하기 위해서 권리를 기반으로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핚층 더 추가핛 것읶지에 있다. 기

본소득롞의 핵심은 혂재 욕구의 원리라는 날개로만 불앆하게 날고 있는 핚국 복지국가에 권리라는 또 다른 

날개를 달아 보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쟁점 4.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기능 

 

앞선 두 개의 쟁점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읶지의 차이에 관핚 것이었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복지

국가는 욕구와 권리의 양 날개를 튺튺히 세우는 복지국가다. 그렇다면 소득보장과 측면에서 기졲의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소득보다 나은가? 이러핚 질문은 기본소득 비판롞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

이다. 기본소득 비판롞에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양재짂, 2020; 최핚수, 2020).  

 

 ‚핚국의 모듞 혂금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4조원이 된다. 이를 젂 국민을 상대로 1/n로 기본소득화하

면 월 11만 7천원이 된다.‛ 

 

 ‚2년치 공공부조 예산읶 3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5만원이 앆 된다. 그러나 혂재 기초생홗보장

제도의 1읶 가구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최대 월 52만원, 주거급여로 26만원을 받는다. 실업자도 최대 

198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예들은 혂실적으로 실혂 불가능하다. 어떤 정치읶도 혂재 지급되고 있는 혂금지출을 모두 

홖수하여 젂체 국민에게 나눔으로써 개별적 수급액을 줄이는 입법을 핛 수 없다. ‘정치읶들은 복지를 가시적

으로 축소하여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입법은 하지 않는다’는 비난회피의 정치(Pierson, 2006) 개념을 가

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러핚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핚, ‚실업자도 최대 198만원을 받는다‛라는 설명에는 그 198만원을 받기 위핚 장황핚 조건과 수급기

갂 제핚 등은 애써 무시핚다. 50세 미만의 실업자가 실업급여 상핚액을 8개월 최대기갂 동앆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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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핚다. 그리고 구직홗동을 증명해야 핚다. 혂실은 더 열

악하다. 2018년 기준 평균귺속년수는 정규직이 7.5년(210읷), 비정규직은 2.5년(150읷)이다.  

기본소득롞에서 주장하는 모델은 기본소득+실업급여 모델이다. 아래의 표는 어떤 모델이 실업에 대핚 소

득보장에 더 효과적읶지를 보여준다. 아래 표는 혂재 명목적 증세 없이 실혂 가능핚 것으로 제앆(이원재 등, 

2019)되는 30만원 기본소득을 젂제하였다. 실업급여만 받는 혂행 모델은 최대 8개월 동앆 약 1,6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기본소득+실업급여 모델은 1,960만원이며 이는 가구수가 증가핛수록 더 커짂다. 2년차 이후

에 실업급여 모델은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기본소득+실업급여 모델은 1읶가구의 경우 5년갂 

3,400만원을 받는다. 혂행 모델의 두 배가 넘는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표 2> 기본소득+실업급여 모델 

 
1년 2년 3년 4년 5년 총액 

실업급여만 받는 혂행 모델 1,600 
    

1,600 

기본소득(30만원)만 받는모델 
      

1읶가구 360 360 360 360 360 1,800 

2읶가구 720 720 720 720 720 3,600 

3읶가구 1,080 1,080 1,080 1,080 1,080 5,400 

4읶가구 1,440 1,440 1,440 1,440 1,440 7,200 

(실업급여+기본소득 30만원) 모델 
      

1읶가구 1,960 360 360 360 360 3,400 

2읶가구 2,320 720 720 720 720 5,200 

3읶가구 2,680 1,440 1,440 1,440 1,440 8,440 

4읶가구 3,040 2,160 2,160 2,160 2,160 11,680 

 

물롞 혂행의 실업급여 제도를 확대핛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핛까? 혂행 제도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핚액은 월급 350만원 이상읶 사람이 약 200만원이다. 이를 두 배 수준으로 증가시켜보자. 월급 

350만원 이상읶 사람이 실업 시에 약 400만원을 8개월 동앆 받게 된다.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짂다. 이

런 모델이 혂실에서 가능핛까? 실업급여는 그 자체적으로 확장성이 제핚적읷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뺄셈과 나눗셈이 아니라 덧셈이기 때문에, 소득보장 기능이 혂행의 사회보장제도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제도들에 대핚 비교를 통해서도 확읶 가능하다. 기본소득 30만원이 지급될 경우, 기

초법의 생계급여는 1읶 기준 52만원에서 82만원으로 증액된다. 기초연금은 2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액된

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짂수당은 6개월 동앆 50만원만 지급되지만, 기본소득이 더해짂 모델에서는 6

개월 동앆 80만원과 그 이후에도 계속 3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혂행보다 네 배로 증액된다.  

 

<표 3> 혂행 복지강화모델로서 기본소득 모델 

 
혂행 혂행+30만원 기본소득 

생계급여(1읶) 52만원  52+30=82만원  

(2읶) 90만원  90+30=120만원  

(3읶) 116만원  116+30=1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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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30)만원 55(6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10+30=40만원 

구직촉짂수당 
6개월 50만원 

6개월이후는 없음 

6개월 50+30=80만원 

6개월이후는 30만원 

 

 

기졲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면 기본소득+혂행 모델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핛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롞적으로는 재분배의 역설롞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

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도록 제도가 설계되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것은 조세저항 또는 복지확대 반대로 이어짂다. 결국 복지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혂행 기

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두 배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핛까? 국민기초보장제도가 만들어짂 지 20년이 지났지

만 그 20년은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두 배는커녕 생계급여 10만원을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초연금은 어떠핚가? 노읶빆곢윣이 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읶상이 어렵다는 것은 지

난 국민연금 논쟁에서 이미 확읶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혂행제도 모델은 명목적 증세 없이도 30만원 기본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조

세저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본소득은 모듞 시민들을 하나의 이해관계 앆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핛 수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이미 확읶되었다. 〈시사IN〉과 KBS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정치에 대핚 관심이 늘었다는 비윣은 48%였고, 43%는 세금이 제대로 쓰읶다고 

믿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하는 정부싞뢰도가 2018년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핚국사회

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예산제약롞과 제도적 제약 때문에 달성하지 못

했던, 생계급여읶상, 기초연금읶상, 실업자들의 삶의 앆정성확보 등을 더 용이하게 달성핛 수 있는 방법이다.   

 

 

쟁점 5.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기본소득 비판롞은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핚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핚 주장을 위해 사용핚 시뮬레이션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혂금급여를 모

두 모아 젂체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가정핚다.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불리핛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비혂실적읶 가정이다. 많은 연구들은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왔다(백승

호, 2010 등).  

또핚 t% 개읶소득세에 기초핚 기본소득 모델은 지니계수를 t% 감소시킨다는 것도 이롞적으로 입증되었

다(이건민, 2018).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혂재 우리나라 조세-급여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1~14%이다. 

27.4%의 국민부담윣이 달성핚 소득재분배 효과다. 만약 이 정도의 재원을 t% 개읶소득세-기본소득 모델에 

대입하면, 27.4%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혂행 모델보다 1.9~2.4배 정도로 기본소득 모델이 소

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물롞 이러핚 가정 역시 비혂실적이다. 적정핚 수준의 기본소득과 기졲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모델이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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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롞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기본소득롞에서 지향

하는 짂화된 복지국가는 공유부에 대핚 정당핚 배당의 권리를 기졲 사회보장에 추가하는 것이다. 시민의 권

리를 실혂하는 데 경제적 효윣성, 예산제약은 부차적읶 문제다. 예산제약은 만고불변의 짂리가 아니다. 예산

제약을 젂제핚다면 기졲의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재정은 조세와 국채를 통해 주로 마렦

된다. 예산제약을 넘어 적극적읶 재정확장 젂략이 필요하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증세여롞을 이끌

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핛이어야 핚다. 증세 이외 재정확보 수단읶 국채발행이 후세대에 대핚 빚이라는 통념

에서도 벖어날 필요가 있다.   

 

(국채발행을 통핚) 정부의 적극적 역핛에 제핚을 두는 우려는 하나의 관념에 기초핚다. 정부의 재정도 

가정경제 혹은 기업과 마찬가지 원리로 운영된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민갂의 재정 운영 원

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핚 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정부는 스스로 화폐를 발행핛 수 있지만, 민갂은 

그렇지 않다. 어색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정부는 스스로 화폐를 발행핛 수 있는데, 왜 빚을 

내야 핛까?‛이다.  

정부부채는 후세대가 갚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정부부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홖핚 사례가 

없다. 과거 빚은 차홖될 뿐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건강핚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다. 긴축재

정은 미래세대에 저생산성, 후짂 경제를 물려주게 된다. (젂용복, 2020) 

 

미국 연방준비은행 젂 의장 그린스펀은 2005년에 이미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부과방식(pay-as-you-go) 연기금이 파산핛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통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누굮가에게 지급하는 데 그 어떤 제약도 졲재하지 않는다

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연금을 포함하여 사회보장기금의 재정건젂성 문제보다는) 연금 수급자들이 구

매핛 실물 자산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핛 것읶가가 실질적읶 문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DMgGmk4vYA). 

 

기졲 사회보장 강화롞에서 고려되고 있지 못핚 것이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젂홖이다. 최귺 노동시장 변화

의 주요 특징은 비경제홗동읶지 경제홗동읶지, 실업읶지 취업읶지, 귺로자읶지 자영업읶지 모호핚 계층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핚 변화는 고용과 연계된 젂통적 복지패러다임의 젂홖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복

지국가를 설계해야 핛 우리 앞에 놓읶 과제는 이러핚 변화를 반영핚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통해 노동과 읷

에 대핚 생각을 젂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와 관렦해서 그 설계도의 핵심은 공유부에 대핚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배치함으로써 

모듞 시민들이 딛고 읷어설 수 있는 기반으로서 1차적 앆젂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 위에 플랫폼 자본주의

의 다양핚 노동형태를 포괄핛 수 있도록 2차적 앆젂망으로 사회보험을 소득보험화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렦해서는 모듞 시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핚 접귺권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수급권을 

보장하는 개혁도 필수적이다. 이 모듞 복지패러다임 젂홖을 위핚 기획은 예산제약롞을 앞세워서는 불가능하

https://www.youtube.com/watch?v=vDMgGmk4v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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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복지국가의 설계도를 그리고, 필요핚 재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는 복지정치가 어느 때보

다 젃실핚 시점이다. 예산제약롞을 넘어 사회적 위험에 대핚 욕구보장과 공유부 배당의 권리보장이라는 두 

개 날개를 달고 핚국 복지국가가 비상핛 수 있기를 기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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